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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 7. 10.(금) 15:30

관세청, 패션봉제업계 간담회 개최...
“국산둔갑 근절로 국내 제조업 지킨다”

-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
- 중앙정부-지자체-민간 협력 단속모델 전국 확대 추진

  관세청(청장 이종욱)은 7월 10일(금) 서울시 종로구 소재 종로패션종합지원

센터에서 지역 패션봉제업체 대표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

간담회를 개최했다. 

 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 주관으로 올 2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｢범정부 의류 

라벨갈이 합동단속*｣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라벨갈이로 인한 주요 피해업종인 

봉제업계와 직접 나누기 위한 현장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. 

     * (참여) 관세청, 공정거래위원회, 조달청, 경찰청, 서울시 (기간) '26.2.9.~5.19., 100일

 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의류 라벨갈이 단속 결과*와 주요 적발 사례** 및 위반 

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업계에 설명하는 한편, ‘라벨갈이 신고

센터’ 구축 등 지속적･상시적 단속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.

     * 총 193개 업체, 416억원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 의류 등 적발

    ** 근무복･의류･잡화 등을 국산으로 라벨갈이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, 백화점･온라인 

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업체, 외국산 직물 국산가장 수출 업체 등 적발 

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한성화 이사장은 “이번에 

관세청에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단속에 힘써주신 점 감사드린다”며, 

  “앞으로도 온라인플랫폼 판매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사각지대 

해소와 라벨갈이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 전담팀 운영, 실효성 있는 제재 

방안 마련 등 관세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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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

대한 처벌 강화 및 온라인 원산지표시 관리체계 마련 등 법령 및 제도의 

보완을 추진하는 한편, ‘라벨갈이 신고센터’ 구축 등을 통해 상시 단속 및 감시

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  이종욱 관세청장은 “K-패션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

뿌리 뽑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할 것”이

라고 강조하면서,

  “이번 라벨갈이 단속을 계기삼아 올 하반기에는 저가 수입품의 국산둔갑

으로 고사위기에 있는 우리 제조산업 보호를 위해 지역별 특화 품목에 대한 

원산지 국산둔갑 특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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